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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26.(월) 08:30 배포: 2026. 10. 26.(월) 08:30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로부터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도개선’ 위한 국민 생각 모은다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오늘(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설문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동킥보드·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시속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https://www.epeople.go.kr/idea)

□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점자블록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치들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길을 막고 세워져 있거나, 보행자 밀집구역에서 이동장치가 

운행되면 더 큰 불편과 위험을 겪을 수 있다.

□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대책은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초과 인원 탑승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단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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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동장치 무단 

방치, 보행자 밀집구역 통행, 이동장치 수거 지연, 주차구역 부족 등 

운영·관리상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보행 중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경험,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했던 장소,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적절한 처리방안, 

▴무단 방치 예방대책, ▴보행자 밀집구역 통행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오늘(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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